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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 추계)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일부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 4,749억원, 2036년 10억원 등 2027년에서 2036년까지 10년

간 총 3조 2,165억원(연평균 3,2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

년간 –428억원(연평균 -143억원)

◦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20억원(연평균 4

억원)

◦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년간 –2조 9,220억원(연

평균 –5,844억원)

◦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0년간 –1,588억원(연평균 –159억원)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

장: 5년간 -916억원(연평균 -183억원)  

◦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안 제33조의3 제4항)은 2026년 시행으로 현재 지방세 감면실

적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지방세 감면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

과를 추계할 수 없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9조의2)은 2024년 시행 이후 지방세 감면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향

후 감면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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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6
누적 연평균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33조의3제1항)

-101 -138 -190 -428 -143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33조의3제4항)

미첨부 3호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4조제4항)

-4 -4 -4 -4 -4 -20 -4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6조)
-4,202 -4,898 -5,709 -6,654 -7,756 -29,220 -5,8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79조의2)

미첨부 3호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0조의2)

-266 -276 -286 -297 -307 -155 -1,588 -159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7조)
-177 -180 -183 -186 -190 -916 -183

소 계 -4,749 -5,496 -6,372 -7,138 -8,254 -155 -32,165 -3,216

주: 안 제33조의3제4항과 안 제79조의2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일부 추계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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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의3 제1항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적

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2

안 제33조의3 제4항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3

안 제64조 제4항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세 감

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4
안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5

안 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에 대한 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

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6

안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

에 대한 감면)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본점 또는 주사무소·공장시설 

이전, 공장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7
안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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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3조의3 제1항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

2
안 제33조의3 제4항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64조 제4항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4
안 제66조 제4항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5
안 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7 안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시행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33조의3 제1항) 수도권 외 지방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원시취득세 감면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방 준공 후 미분

양 아파트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21~2025년)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임대아파트 비중) 국토교통부의 2024년 기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전체(자가/임차/무상) 중 ‘임차’가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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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한국부동산원의 ｢2025 건물신축단가표｣를 바탕으로 아파트 면적

(㎡)당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정,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

하여 취득세 추정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주택가액은 취득세 감면기준액인 3억원 이하인 것

으로 가정하여 취득세 감면액 추계

❑ (안 제64조제4항)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의 선박(이하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

고 가정

－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 1.0억원

◦ 향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의 수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1∼’30년)｣에 따라 실시 중인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5개년(’21~’25년) 연평균 실적에 따른다고 가정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실적: 4건

❑ (안 제66조 제4항)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통계」 전기자동차 신규등

록 건수를 참고하여, 향후 전기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하고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다음 가정에 따라 향후 전기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

－ (전기자동차) 2025년 신규등록 건수(22.1만대)를 기준으로, ’23~’25년 연평균 증

가율(16.6%)에 따라 향후 신규 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수준을 고려할 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은

한도(140만원)를 적용받을 것을 전제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전기자동차 감면액 한도(140만원)를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은 2,000만원 수준

(취득세율 7% 적용 시)

* 자동차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경자동차 4%), 그 밖의 자동차 2~5%

❑ (안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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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되어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4년 17.1

억원, 2025년 265.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 감면액이 향후

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5년 취득세 감면액: 265.7억원 

◦ (재산세) 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으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5년 1.1

억원으로 향후 재산세 감면액 추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비교하여 향후 재산세액을 추계

－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4년 감면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5년은 1.1억원으

로 2025년에 취득 및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비교하여 향후 취득세 감면실적 대

비 재산세 감면실적을 추정

* (가정 1)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50씩으로 취득하였다고 가정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추계 시 취득세는 4, 재산세는 0.156으로 취득세 대비 재산세 비율은 3.9% 수준

으로 추정되며, 취득세 감면액 대비 재산세 감면액 비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

* (가정 2)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계속 보유하여 향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유

지될 것으로 가정

* (가정 3)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비수도권 기준으로 추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감면율 5년간 100%, 제3항은 5년간 75%를 적용 

❑ (안 제87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취득세)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5

년(2020~2024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2020, 2022, 2024년은 

110억원 대였으며 2022년과 2024년은 140억원대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재산세)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5

년(2020~2024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감면조항별 2020~2024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 증가율은 신용협동조합(안 제

87조제1항) 4.8%, 새마을금고(안 제87조제2항) 6.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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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추계내역

가.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33조의3 제1항)

(1) 제도 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수도권 외 지방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하는 제도로 2024년 12월 31일 신설

◦ 감면율: 취득세 25% 

◦ 감면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국토교통부 및 한국

부동산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물량 및 과세표준을 전망하여 세수효과 추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아파트 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

료의 연도별·면적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실적을 바탕으로 ｢주거실태조

사｣상 2024년 기준 지방 평균 임차 비중을 반영하여 전망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2021

60㎡ 이하 2,736 401 2,335

60~85㎡ 4,451 151 4,300

85㎡ 초과 262 49 213

2022

60㎡ 이하 3,123 648 2,475

60~85㎡ 4,060 537 3,523

85㎡ 초과 335 107 228

2023

60㎡ 이하 4,139 1,174 2,965

60~85㎡ 5,955 806 5,149

85㎡ 초과 763 187 576

2024

60㎡ 이하 5,623 1,885 3,738

60~85㎡ 13,753 2,088 11,665

85㎡ 초과 2,104 278 1,826

[표 2]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실적: 2021~2025년

(단위: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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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는 최근 5년(2021~2025년)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027 2028 2029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수1)

60㎡ 이하 5,639 6,532 7,565

60~85㎡ 32,163 44,978 62,900

주: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를 의미

   2) 본 취득세 감면대상은 85㎡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이므로 85㎡ 초과는 제외

[표 3] 면적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 전망: 2027~2029년

(단위: 호)

－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물량은 2027~2029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망치를 바탕으로 ｢주거실태조사｣상 2024년 기준 지방 평균 임차

가구 비중을 반영하여 전망

임차가구 비중1) 2027 2028 2029

미분양 아파트 

수2)

60㎡ 이하

28.9%

1,630 1,888 2,186

60~85㎡ 9,295 12,999 18,178

주: 1) ｢주거실태조사｣상 2024년 기준 지방 평균 전체 가구 중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을 의미

   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를 의미

[표 4] 면적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물량 전망: 2027~2029년

(단위: 호, %)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2025

60㎡ 이하 5,767 1,564 4,203

60~85㎡ 18,756 2,310 16,446

85㎡ 초과 4,118 369 3,749

`21~`25

연평균 증가율

60㎡ 이하 20.5 40.5 15.8

60~85㎡ 43.3 97.8 39.8

85㎡ 초과 99.1 65.7 104.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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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면적(60㎡/85㎡/102㎡)을 바탕으

로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2025 건물신축단가표｣의 유형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주택별 평균 과세표준 및 전체 과세표준 전망

－ 다만, 건물표준단가는 용도 및 구조, 급수에 따라 다르므로 용도별·구조별·급수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를 평균하여 적용

용도 구조 급수1) 면적(㎡)당 표준단가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6~15층)

2급 1,774,000

3급 1,659,000

4급 1,388,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16~29층)

2급 1,785,000

3급 1,668,000

4급 1,435,000

평균 1,618,167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5 건물신축단가표｣, 2025.11.

[표 5] 유형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 2025년 7월 기준

(단위: 원)

주택 

면적

(㎡)

용도별 면적당 

표준단가(원)

(A)

주택별 과세표준

(만원)

(B=A×면적)

전체 과세표준(억원)

2027 2028 2029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60

1,618,167 

9,709 1,582 1,833 2,123

85 13,754 12,785 17,879 25,003

[표 6] 과세표준 추정: 2027~2029년

(단위: ㎡, 원, 만원, 억원)

◦ (취득세액 및 감면액 추정) 추정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원시취득세율

(2.8%) 및 감면율(25%)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2027년 101억원, 2029년 190억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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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취득세액

(원시취득세율 

2.8% 적용)

60 44 51 59 155 52

85 358 501 700 1,559 520

계 402 552 760 1,714 571

감면액

(감면율 25% 적용)

60 11 13 15 39 13

85 90 125 175 390 130

계 101 138 190 428 143

[표 7] 취득세액 및 감면액 추정: 2027~2029년

(단위: 억원)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7년 101억원, 2028년 190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428억원(연평균 1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33조의3제1항)

-101 -138 -190 -428 -143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7~2029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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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33조의3 제4항)

❑ (제도개요)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최초로 유상취득 시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제도로 

2025년 12월 31일 신설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현재 지방소

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4,522호이며 이 중 85㎡ 이하는 20,030호임

면적 2023 2024 2025 2026.5

전체 8,690 17,229 24,398 24,522

60㎡ 이하 2,965 3,738 4,203 3,997

60~85㎡ 5,149 11,665 16,446 16,033

85㎡ 초과 576 1,826 3,749 4,492

주: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표 9]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현황: 2023~2026.5

(단위: 호, %)

◦ 현재 주택의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은 주택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2%까지 구분되어 적용

－ 비수도권에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또는 2주택자는 주택 실거래가액에 

1~3%의 세율 적용

－ 1세대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자 또는 법인은 12%의 취득세율 적용

구분 적용세율

개인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 1.0%

6억원 ~ 9억원 1.0~3.0% *

9억원 초과 3.0%2주택

3주택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주: 주택 수는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 기준 

* 취득가액 6~9억원 구간은 매 15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 0.01%p.씩 증가

[표 10]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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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감면대상이 되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수·취득가액 및 

주택 취득 시 적용 취득세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를 합리적으

로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

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64조 제4항)

(1) 제도 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친환경선박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

는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적용기한: (현행) 2026년 12월 31일→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

❑ (추계방법)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

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

고 가정

－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2024년 1개년도 실적이 

전부임 

－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총 감면 실적: 3.98억원(4건)

－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 1.0억원

세액 건수

2024년 3.98 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표 2]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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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의 수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1∼’30년)｣에 따라 실시 중인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5개년(’21~’25년) 연평균 실적에 따른다고 가정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은 국가인증 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내항선

박을 건조하려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선박 건조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

원하는 사업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실적: 4건

(단위 : 척)

지원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계획 3 5 7 7 8 8 7 7 6 - 58

실적 3 5 6 6 2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설명자료

[표 3]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계획 및 실적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

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7년 4억원, 2031년 4억원 등 2027

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연평균 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친환경선박 인증 등급 3

등급 이상 선박에 대한 

취득세 면제

(안 제64조제4항)

-4 -4 -4 -4 -4 -20 -4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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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6조)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최대 140만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한도 및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화

－ (‘12~16년) 전기자동차 140만원 → (’17~18년)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200만원 → 

(‘19~24년)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140만원 → (’25년 이후) 전기자동차 140만원

* 2024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수소자동차는 동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감면실적)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1년 1,512억원에서 

2022년 2,502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2,407억원으로 소폭 감소

－ 2024년 12월 31일 동법 개정에 따라 수소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제5항으로 이

동하였으므로 2024년까지의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수소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2021 2022 2023 2024

감면실적 1,512 2,502 2,483 2,407

주: 2024년까지의 제66조 제4항의 취득세 감면실적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감면실적의 합계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표 14]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2021~2024년

(단위: 억원)

(2) 추계방법

❑ (전기자동차 취득대수 전망)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통계｣의 전기자

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의 신규취득 대수 및 감면

대상 수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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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는 2025년 신규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3~2025

년) 연평균 증감률(16.6%)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3 2024 2025
최근 3년(‘23~’25년) 

연평균 증가율

전기자동차 162,605 146,902 220,919 16.6%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

[표 15]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건수: 2023~2025년

(단위: 대)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전기자동차     257,503     300,146     349,850     407,785 475,314 554,0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6] 전기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 2026~2031년

(단위: 대)

❑ (세수효과) 전기자동차 신규취득 전망치에 감면액 한도를 적용하여 개정

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 전기자동차의 일반적인 가격을 고려 시, 취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에 대해 

한도액까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전기자동차 감면액 한도(140만원)를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은 2,000만원 수준

2027 2028 2029 2030 2031

전기자동차

감면대상(A)     300,146     349,850     407,785 475,314 554,027

감면액(A×140만원) 4,202 4,898 5,709 6,654 7,7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7]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2027~2031년

(단위: 대,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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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결과

❑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

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7년 

4,202억원, 2031년 7,756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조 9,220억원(연평균 5,8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66조 제4항)

-4,202 -4,898 -5,709 -6,654 -7,756 -29,220 -5,844

[표 1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9조의2)

❑ (제도개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2023년 

12월 29일 신설

◦ 감면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75%

◦ 감면대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추계결과)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

업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

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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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감면규정은 2024년부터 시행되어 2025년(잠정치)까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실적이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부동산 취득

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의 부동

산 취득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6년(2020~2025년)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을 살펴

보면 총 121개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세 감면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움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7 25 23 22 20 1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표 1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 : 2019~2023년

(단위: 개)

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80조의2)

(1) 제도 개요

❑ 동 제도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등 이전, 기회발

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본 감면제도는 2023.12.29. 신설되어 2024년 시행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

세 감면 및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

면(안 제80조의2 제1항)

◦ 감면내용

－ 취득세: 50% (조례로 수도권 25%, 비수도권 50%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

－ 재산세: 수도권은 3년간 100%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5년간 100%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은 조례로 그 다음 5년간 50%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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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외의 기회

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안 제80조의2 제2항)

◦ 감면내용

－ 취득세: 50% (조례로 50%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

－ 재산세: 5년간 100% 면제(조례로 그 다음 5년간 50%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

세 감면(안 제80조의2 제3항)

◦ 감면내용

－ 취득세: 50% (조례로 25%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

－ 재산세: 수도권은 5년간 35% 감면, 비수도권 5년간 75%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항 대상
취득세 재산세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제1항 창업기업
50%

(+25%)

50%

(+50%)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5년간 100%

(+다음 5년간 50%)

제2항
본사·공장 

이전기업

*접경지역

50%

(+50%)

50%

(+50%)

*접경지역

5년간 100%

(+다음 5년간 50%)

5년간 100%

(+다음 5년간 50%)

제3항
공장 

신설·증설

50%

(+25%)

50%

(+25%)
5년간 35% 5년간 75%

주: 1) ( )는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율임

   2) 2026년 현재 비수도권 전 지역 및 경기도는 조례로 추가 경감

[표 20]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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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임

◦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임

－ 2026년 6월 현재 총 64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고시됨

No 시·도 시·군·구 부지명 지정고시일 지정면적(㎡)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24.11.6.

22,008

원주시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391,241

강릉시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612,128

동해시 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 147,324

삼척시 삼척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 96,706

영월군 영월 녹전리 핵심소재산업단지 153,750

합계 1,423,157

2 경상남도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24.6.25. 1,574,366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24.12.27. 591,145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25.7.30.

727,743

하동군 대송산업단지 867,552

창녕군 대합 일반산업단지 118,039

창녕군 영남 일반산업단지 499,477

합계 4,378,322

3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 국가산업단지 1~5단지

’24.6.25.

2,133,675

안동시 경북바이오 2차일반산업단지 229,615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1,185,732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373,746

상주시 청리 일반산업단지 373,848

합계 5,296,616

4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4.11.6.

685,797

북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523,560

광산구

합계 1,209,357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24.6.25.

253,647

달성군 대구 국가산업단지 2,145,858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334,089

합계 2,733,594

[표 21]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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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도 시·군·구 부지명 지정고시일 지정면적(㎡)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24.6.25. 404,334

합계 404,334

7 부산광역시

남구, 동구
문현금융단지

’24.6.25.
27,266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 723,710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24.12.27.

528,021

동부산 E-PARK 일반산업단지 1,030,665

강서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338,414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26.2.5. 1,226,567

합계 3,874,643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집현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24.11.6.

822,496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897,606

세종시 (전동면) 전동일반산업단지 140,258

합계 1,860,360

9 울산광역시　

북구,

남구,

동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4.11.6.

1,832,875

울주군 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1,288,939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1,517,764

남구,

울주군
울산신항, 배후단지 361,303

동구, 북구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26.2.5.

404,736

북구 이화 일반산업단지 336,297

합계 5,741,914

10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국가산업단지 동호안

’24.6.25.

125,220

세풍일반산업단지 858,180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556,987

목포시,　

해남군

목포신항 배후단지 416,031

화원조선산업단지 200,000

여수시 묘도항만 재개발 사업지 1,187,322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103,629

합계 3,447,369

1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1,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등

’24.6.25.

986,847

익산시,

정읍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272,815

국가식품클러스터 228,282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217,345

김제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882,272

백구일반산업단지 336,322

남원시 남원 일반산업단지 ’25.7.30. 511,706

합계 3,43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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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실적 및 추계방법

❑ (감면실적) 현재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 초기로 2024년 감면액은 17.1

억원이며, 2025년 감면액(잠정치)은 266.8억원으로 증가

◦ 전체 64개 기회발전특구 중 2024년에 지정된 특구는 56개, 2025년 지정 

특구는 5개, 2026년 지정된 특구는 3개임

－ 이에 2024년의 경우 제도 도입 첫 해로 취득세 감면실적이 거의 없으나 2025년

의 경우 취득세 감면실적이 크게 증가

◦ 2024년 취득세 감면실적은 17.1억원, 재산세 감면실적은 없음

◦ 2025년 취득세 감면실적은 265.7억원, 재산세 감면실적은 1.1억원임

No 시·도 시·군·구 부지명 지정고시일 지정면적(㎡)

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 ’24.6.25. 302,901

합계 302,901

13 충청남도

보령시 냉열특화산업단지

’24.11.6.　

657,746

서산시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777,050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645,080

부여군
부여일반산업단지 463,134

은산2농공단지 62,055

예산군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일반산업단지
1,337,533

합계 3,942,598

14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제2일반산업단지

’24.11.6.

82,170

제천제4일반산업단지 817,864

보은군 보은제3일반산업단지 849,329

진천군 진천 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1,460,004

음성군 상우일반산업단지 415,619

합계 3,624,986

자료: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10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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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목 2024 2025 누적 연평균

제80조의2 제1항
취득세 - 0.15 0.15 0.08

재산세 - 0.0001 0.0001 0.00006

제80조의2 제2항
취득세 - 24.6 24.6 12.3

재산세 - 0.8 0.8 0.4

제80조의2 제3항
취득세 17.1 240.9 258.0 129.0

재산세 - 0.2 0.2 0.1

합계
취득세 17.1 265.7 282.8 141.4

재산세 - 1.1 1.1 0.5

계 17.1 266.8 283.8 141.9

주: 2025년 감면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로 잠정치이며 감면실적은 조례에 따른 감면실적을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표 22]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공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2024~2025년

(단위: 억원)

❑ (추계방법)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취득세) 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되어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4년 17.1

억원, 2025년 265.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 감면액이 향후

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5년 취득세 감면액: 265.7억원 

◦ (재산세) 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으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5년 1.1

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산세 감면액 추정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비교하여 향후 재

산세액을 추계

－ 2024년 재산세 감면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5년은 1.1억원으로 2025년에 

취득 및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비교하여 향후 취득세 감면실적 대

비 재산세 감면실적을 추정

* (가정 1)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50씩 취득하였다고 가정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추

계 시 취득세는 4, 재산세는 0.156으로 취득세 대비 재산세 비중이 3.9% 수준으

로 추정되며, 취득세 감면액 대비 재산세 감면액 비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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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2)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계속 보유하여 향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유

지될 것으로 가정

* (가정 3)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비수도권 기준으로 추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감면율 5년간 100%, 제3항은 5년간 75%를 적용 

[취득세] (A)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예시) 토지 50, 건축물 50 취득 시 세액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가액 4%

  (토지) 50 × 4% = 2

(건축물) 50 × 4% = 2

= 4

(A)

[재산세] (B)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예시) 토지 50, 건축물 50 보유 시 세액

토지

시가표준액

(시가의 65.5%) 

× 70%

0.2

~0.4%

50 × 65.5% × 70% × 0.3%*

=0.069시장

가격

현실

화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세율

(평균세율)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0.25%

50 × 70% × 0.25%

=0.088
시장가격

공정시장

가액비율
세율

합계
=0.156

(B)

취득세 대비 재산세 비율 (=B/A*100) 3.9%

주: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토지의 평균세율인 0.3%를 적용(별도합산토지의 실효세율도 비슷한 수준)

[표 5]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추계 가정식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27년 취득 3.9% 3.9% 3.9% 3.9% 3.9%

2028년 취득 3.9% 3.9% 3.9% 3.9% 3.9%

2029년 취득 3.9% 3.9% 3.9% 3.9% 3.9%

2030년 취득 3.9% 3.9% 3.9% 3.9% 3.9%

2031년 취득 3.9% 3.9% 3.9% 3.9% 3.9%

계 3.9% 7.8% 11.7% 15.6% 19.5% 15.6% 11.7% 7.8% 3.9%

주: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는 100% 감면, 3항은 5년간 75% 감면

    2) 재산세 납부의무는 부동산 취득 다음연도(T+1)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표 24] 기회발전특구 내 취득세 발생에 따른 재산세 감면 발생액 추정(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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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는 2027~2031년 총 1,329억원, 재산세는 2028~2036년 총 

259억원으로 2027~2036년까지 10년간 총 1,588억원(연평균 1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0조의2 제1항): 10년간 –0.9억원(연평균 

–0.09억원)

◦ 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

면 적용기한 연장(제80조의2 제2항): 10년간 –147억원(연평균 –15억원)

◦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0조의2 제3항): 10년간 -1,440억원

(연평균 –144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6
누적 연평균

안 제80조의2 소계 -266 -276 -286 -297 -307 -155 -1,588 -159

   - 취득세 -266 -266 -266 -266 -266 - -1,329 -133

   - 재산세 - -10 -21 -31 -41 -155 -259 -26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제1항) -0.15 -0.16 -0.16 -0.17 -0.18 -0.09 -0.9 -0.09

   - 취득세 -0.15 -0.15 -0.15 -0.15 -0.15 - -0.76 -0.08

   - 재산세 - -0.01 -0.01 -0.02 -0.02 -0.09 -0.15 -0.01

본사·공장 이전 (제2항) -25 -26 -27 -28 -28 -14 -147 -15

   - 취득세 -25 -25 -25 -25 -25 - -123 -12

   - 재산세 - -1 -2 -3 -4 -14 -24 -2

공장 신설·증설 (제3항) -241 -250 -260 -269 -279 -141 -1,440 -144

   - 취득세 -241 -241 -241 -241 -241 - -1,205 -120

   - 재산세 - -9 -19 -28 -38 -141 -235 -23

주: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하므로 2036년까지 지방세 수입 변화

[표 2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7~2036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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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87조)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

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

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안 제87조제1항)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이 신용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

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안 제87조제2항)

－ 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동법의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만 적용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새마을금고 등의 지방세 감면실적은 2020년 146억원에서 

2023년 18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156억원으로 감소

◦ 새마을금고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취득세 감면액은 2020, 2022, 2024년은 110억원 대였으며 2021년과 2023년은 

140억원대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0년 

각각 36억원에서 2024년 45억원으로 증가

－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 36억원에서 2022년 4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44

억원으로 소폭 감소 이후 2024년 45억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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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46 181 163 184 156

  - 취득세 111 141 118 140 111

  - 재산세 36 40 45 44 45

- 취득세

신용협동조합 등

(안 제87조제1항)
34 47 39 41 34

새마을금고 등

(안 제87조제2항)
77 94 79 99 77

- 재산세

신용협동조합 등

(안 제87조제1항)
14 15 17 16 17

새마을금고 등

(안 제87조제2항)
22 25 28 27 2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표 5]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 추계방법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취득세)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5년

(2020~2024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2020, 2022, 2024년은 

110억원 대였으며 2021년과 2023년은 140억원대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재산세)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5년

(2020~2024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감면조항별 2020~2024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 증가율은 신용협동조합(안 제

87조제1항) 4.8%, 새마을금고(안 제87조제2항) 6.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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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감면액 추정치 177 180 183 186 190

- 취득세 124 124 124 124 124

- 재산세 계 53 56 59 62 66

  · 신용협동조합 등

    (안 제87조제1항)
19 20 21 22 23

  · 새마을금고 등

    (안 제87조제2항)
33 36 38 40 43

[표 6] 개정안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 업무용 부동산의 지방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3) 추계결과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7년 177억원에서 

2031년 190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16억원(연평균 

1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7조)

-177 -180 -183 -186 -190 -916 -183

[표 7]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2027~2031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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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


